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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공공관리의 강화로 요약되는 선진국 행정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는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먼저 비교대상 국가의 선

정은 중범위적 관점에서 경쟁형(영국과 미국), 개입형(독일과 일본), 절충형(네덜란드와 아

일랜드) 등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성과 평가의 방법은 단기적인 산출과 중장기

적인 결과로 구분한 상태에서 각기 대표성이 높은 10개의 세부 지표들을 활용하였다. 또한

산출과 결과를 대표하는 각각의 지표들은 행정개혁의 5대 목표인 효율, 봉사, 투명, 분권,

참여 등에 따라 각기 2개씩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의 행정개혁은 역사제도적

특성 차이를 반영하는 국가군의 유형에 따라 비교적 분명한 패턴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 행정개혁에 관한 국가군별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행정개혁 목표와 전략에 관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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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0년대 초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의 세계화 추세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어 왔다(Hughes, 2003; Barzelay, 

2001). 하지만 신공공관리의 형성과 집행에 초점이 부여된 기존의 제한적인 논의

만으로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각국에서 이루어진 신공공관리적 행정

개혁의 형성과 집행이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한 상태에서 주요 국가군별 성과 차

이를 비교하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물론 선진각국이 경험한 행정개혁의 형

성과 집행과정은 그 폭과 깊이 및 속도 등에서 일정 수준의 강도차이를 표출하기 

마련이다.1)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표출된 선진각국의 행정개혁은 각국의 제도적 특성

차이를 반영하는 전략선택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공통

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에 초점이 부여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2) 

즉,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목표상태를 포괄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현재상

태의 차이를 흡수하는 비교연구설계를 시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조직들은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조직들에 비

해 성과에 초점이 부여된 비교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상대적으

로 객관적인 계량지표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표 간의 상충효

과(trade-off)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점은 국가경쟁력 평가에 활용된 기존

1) 행정개혁의 과정은 체계이론과 정책추진단계의 논리를 원용해 투입(계기와 목표), 전환(채택

과 집행), 산출(성과와 함의)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2) 행정개혁의 유사 개념으로는 정부개혁, 정부혁신, 행정현대화, 행정발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개혁(reform), 혁신(innovation), 현대화(modernization), 발전(development) 등은 논의의 초점이나 

변화의 강도 측면에서 다소의 의미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용어사용자의 

주관적 선호나 강조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상의 차

이를 구분하지 않고자 한다. 나아가 행정개혁과 구별되는 인접 개념으로는 진보(evolution)와 

혁명(revolution)을 들 수 있다. 이때 진보란 의도적 변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혁에 비

해 점진적이지만 혁명은 사회구조 전반의 빠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이러

한 이유로 개혁은 종종 혁명보다 어려운 일로 간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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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지표들이 표출하고 있는 타당성과 균형성에 대한 논란을 통해서도 잘 나

타나고 있다(최영출, 2006).

결국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을 통해서는 독립변수적 의미를 지니는 신공공관리적 행정

개혁의 특성과 성과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요 선진국을 대

상으로 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 비교에 관한 논의는 국가(군)별로 산출

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군)별 비교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러

한 평가결과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1.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본질과 특성

 

1980년대 초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된 신공공관리적 행

정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어 왔다. 관료제 행정으로 대

표되는 전통적 행정상의 대안 모색과 직결된 신공공관리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생

산성, 시장화, 서비스 지향성, 분권화, 서비스 공급자(전달기능)와 서비스 구매자

(정책기능)의 구분,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들 수 있다(Kettl, 2000: Barzelay, 2001).3)

1990년대 이후 행정개혁의 기풍이 강화된 주요 원인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정

치적 측면으로 구분을 시도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는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경제위기와 재정적자가 일상화되자 행정국가(선진국의 복지국가와 개도국

의 발전국가)의 재편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

음으로 정치적 요인으로는 1980년대를 풍미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후광

하에서 신우파 정책기조가 세계 각국으로 폭넓게 확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Dunleavy & Hood, 1994; Colin, 1999). 

3) 전통적 행정상은 관료제(bureaucracy), 단일의 최선책(one-best way), 관료공급(bureaucratic 
delivery), 정치행정이원론(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공익(the public interest), 직업공무원

제(a professional bureaucracy), 관리행정(administrative) 등을 요체로 한다(Hughe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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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치경제적 위기탈출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표방하는 행정개혁의 목

표는 효율, 봉사, 투명, 분권, 참여 등으로 구분을 시도할 수 있다(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회, 2003). 이때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투명을 중간 지대로 설정할 경우 효율

과 봉사는 상대적으로 신우파 개혁기조에 분권과 참여는 신좌파 개혁기조에 친숙

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4)

한편 신공공관리를 반영하는 다양한 행정개혁 수단들은 구조개혁･과정개혁･
행태개혁을 포괄하는 내부지향적(Moving in) 행정개혁, 지방분권･책임운영기관･
자율책임조직을 포괄하는 자율지향적(Moving down) 행정개혁, 민영화･규제개혁･
민관협력을 포괄하는 외부지향적(Moving out)행정개혁 등으로 유형화가 가능하

다. 이중에서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내부지향적 행정개혁의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재무(예산, 회계, 감사 등), 인사(신분보장, 승진, 관리규정 등), 조직(전문화, 조정, 

집권과 분권, 규모 등), 성과관리(MBO, BSC, 전략기획 등)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1> 행정개혁 수단의 유형화

4) 신공공관리에 내재된 이념적 편향성은 보다 광범위한 확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즉,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동일시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국 정부

가 토착기업은 물론 다국적기업들의 편의와 직결된 행정개혁 수단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1990년대 이후 탈이념화 추세의 가속화와 더불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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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개혁의 집행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

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행정개혁의 방식에 따라 하향식(Top-Down)과 상

향식(Bottom-Up)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둘째, 행정개혁을 위한 조직신설 여부에 

따라 선도조직형과 기존조직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행정개혁의 강도

(intensity)에 따라 점진적 개혁과 급진적 개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5)

나아가 행정개혁의 성과는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로 구분을 시도할 수 있

다. 산출만으로 충분한 기업조직과 달리 공공조직의 성과평가는 도구 그 자체뿐

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Rainey, 1988; Schacterk, 1999). 즉, 공공조직에 사용된 자원(inputs)과 완

성된 활동(outputs)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물론이고, 조직의 외부세계의 상태에 

관한 정보(outcomes)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2. 분석틀: 국가군별 비교분석의 논리와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와 함의를 주요 선진 국가(군)

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일이다. 이러한 비교연구설계의 주요한 원리는 특정 시점

보다는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는 종단적 비교, 연속성보다는 차별성에 초점을 부

여하는 최대상이체계 비교디자인, 행정개혁의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개략

화한 상태에서 추진성과와 함의를 규명하는 일에 주력하는 제한적 비교분석전략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비교분석의 범위는 직접적 비교대상 3개 국가군, 즉 경쟁국가(영국과 미

국), 개입국가(일본과 독일), 절충국가(네덜란드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총 6개국

에 부가해 한국을 간접비교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 선정한 

비교대상 국가들은 기존 행정체제의 제도적 특성과 관련하여 각기 시장(경쟁국

5) Naschold(1995)는 OECD 국가의 행정개혁 수단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장경쟁기제

(Market type mechanism), 민영화(Privatization), 전략적 관리(New Role of strategic management), 분
권화와 이양(Decentralization/Devolution), 조직규모 감축(Limits to size), 공기업의 재구조화

(Reorganization of Public enterprise), 책임운영기관(Development of agencies), 성과중심적 관리와 

예산(Management by result and result-budgeting)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 영국과 뉴질

랜드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개혁수단의 폭과 깊이 모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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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계(개입국가) 및 협력(절충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표 1> 비교대상 국가(군)의 기본 현황과 특성

구분
인구

(천명)

총면적

(10km²)

1인당

GNI

(달러)

GDP대비

공공비중

(%)

구조적 특성 환경적 특성 공공관리 거버넌스

영국 59,900 24,361 37,112 43.9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

다원주의,

영연방

조직의 다원성,

계급제

공익단체,

이중국가

미국 294,000 962,909 41,440 36.5
대통령제,

삼권분립

다원주의,

패권국가

연방제,

직위분류제

이익집단,

주정부 주도

일본 128,000 37,790 37,050 38.2
의원내각제,

관료주의

국가주의,

평화헌법

엘리트 관료제,

높은 정치성

산하단체,

경제이익집단

독일 82,500 35,703 30,690 46.8
의원내각제,

관료주의

조합주의,

유럽연합 주도

안정적 관료제,

높은 정치성

노동조합,

시민단체 주도

네덜

란드
16,300 4,154 32,130 48.6

의원내각제,

준연방주의

조합주의,

무역국가

공공성 중시,

높은 대표성

지역대표성,

집단간 협상

아일

랜드
4,068 8,400 34,310 34.2

의원내각제,

신생공화국

약한조합주의,

유치국가

조직의 신축성,

높은 대표성

전문가 단체,

집단간 협상

한국 48,100 9,965 14,000 30.9
대통령제,

신생공화국

국가주의,

남북분단

안정적 관료제,

절충형

노사대립,

경제이익집단

출처: OECD(2004)

한편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분석은 단기효과를 반영하는 산출과 중장기효과

를 반영하는 결과 간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산출이란 행정개혁

의 직접적 결과물을 의미함에 반하여 결과란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포괄하는 개념

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효율, 봉사, 투명, 분권, 참여)를 포

괄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각각의 효과를 측정하는 일은 국가(군)별 차이 규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구체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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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군별 행정개혁 성과 비교를 위한 측정지표

행정개혁의 목표
행정개혁의 성과(performance)

산출(output) 결과(outcome)

효율
- 총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

- 민영화 범위와 거래실적

- GDP 증가율

- 기업부가가치 증가율

봉사
- 인구 천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 생산시장규제와 기업활동장벽

- 정부효과성

- 규제의 질

투명
- 투명성 지수

- 정부개입강도와 창업소요일수

- 부패통제

- 법치주의

분권
- 중앙-지방 공무원 비중

- 지출과 수입 측면의 재정분권비율

- 언론자유와 책임성

- 정치적 안정성

참여
- 기업GDP 대비 임금비율

- 파업일수와 비율

- 인간개발지수

- 지니계수

먼저 행정개혁의 산출은 5대 목표별로 각기 2개의 지표씩 총 10개로 구성하였

다. 이때 산출 규명을 위한 측정지표들은 국내외 각종 논문과 더불어 OECD, UN, 

TI 등과 같이 공신력있는 국제기구들의 자료들을 주로 원용하였다. 또한 비교대

상 국가의 규모나 발전단계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

해 단순 합계나 평균보다는 비율이나 증가율에 초점이 부여된 계량지표로 제한하

였다.

다음으로 행정개혁의 결과는 산출과 마찬가지로 5대 목표별로 각기 2개씩 총 

10개로 구성하였다. 결과 규명을 위한 양적 지표들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1996

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6개의 거버넌스 지표(봉사와 투명 및 분권 부문)를 재활용

하는 한편 OECD와 UN의 관련 통계지표 4개(효율과 참여 부문)를 활용하였다.6) 

특히 효율과 참여는 각기 경제와 사회부문을 대표하는 통계지표들을 각기 2개씩 

채택하였다.  

또한 앞서 제시된 산출과 결과 지표들은 행정개혁의 성과를 위해 상호간에 밀

접한 보완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비교대상 6개 국가에

서 행정개혁이 본격화된 1980년대 중반에서 현재까지의 시기를 비교대상 기간으

6)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6개의 거버넌스 지수는 세계경제포럼, 프리덤 하우스, 이코노미스트, 인
텔리전스 유닛 등 30여개 기관에서 발표하는 40여개의 데이터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또한 각 지표들은 포괄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중장기적 결과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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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정하였지만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의 2차 자료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비교자료의 시기 편차가 발생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더불어 앞서 

제시된 본 연구의 지표들은 행정개혁의 투입에 해당하는 개혁수단에 관한 직접적

인 논의를 배제한 상태에서 성과에 초점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성과와 행

정개혁의 성과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성자료를 활용해 각 국가(군)간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행정개혁 성

과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100개의 세부지표를 고안한 후 분석틀에 부

응하는 논리적합성과 자료완결성 기준하에 최종적으로 20개 지표를 선정하였지

만 일부 지표의 경우 대표성에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제3장의 비교분석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적용을 배제한 2순위 지표나 비계

량지표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의도하고자 한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본문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요 지

표를 중심으로 보완 논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응

성과 관련된 “봉사”의 산출로 인구천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전자정부 수단을 활용한 국민들의 편의 제고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즉, 전자정부

를 표방한 각종 사이버 서비스와 양질의 공공정보가 인터넷 이용자수 증대에 일

조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산출과 결과 간의 부합도 측면에서도 다소의 문제점이 존재하

고 있다. 첫째, “분권”을 대표하는 산출 지표로 선정한 중앙-지방 공무원 비중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특별지방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지방공무원으로의 

신분전환 등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하였지만 국가별로 자치제도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둘째, 결과 지표인 언론자유와 책임성은 지방

분권으로 대표되는 국가 전반의 자율화 기조가 언론이나 정치의 성숙에도 기여한

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이지만 설득력은 약한 편이다. 셋째, 참여를 대표하는 지표

인 파업일수와 비율은 계층간 통합과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정부의 거번넌스 구현

노력이 노사관계 안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이고 인간개발지수는 각

종 사회정책을 반영하는 노사관계 안정이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자기개발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지만 설득력에 다소 문제가 있다.

결국 앞서 제시된 지표선정상의 문제점들은 본 연구의 분석틀에 내재된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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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계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를 통해 행정개혁의 목표별로 보다 완결성이 높은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번 연구에는 적용을 배제

하였지만 전문가 설문조사나 지표간의 통계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각

국의 행정개혁지수나 국가경쟁력지수로 활용하는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관련 지수들이 주로 설문조사와 같은 연성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발전적 활용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Ⅲ. 선진국 행정개혁의 산출과 결과에 관한 국제비교

1. 행정개혁의 산출에 관한 국제비교

첫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7개국은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해 공

공부문의 축소에 주력하였다. 먼저 총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살펴보면 

영국과 아일랜드가 공공부문의 고용비율 축소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과를 산출하

였다.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가 점진적인 축소경향을, 미국과 한국은 현상유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위치한 한국의 경우 사

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공공부문의 개입비중을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

된다. 이밖에 정부감축과 관련된 유사지표인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 공공소비

지출 변화율 등을 검토한 결과 비교대상 국가 간에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하였지

만 분석대상 시기를 전후해 의미있는 변화의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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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총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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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Public Management Service, 2001.

다음으로 민영화 범위와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 영국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던 민영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재정위기를 경험한 독일과 네덜란

드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기업의 수와 규모가 미약한 아일랜드와 

미국(민간위탁 실적은 양호함)에서는 특이한 거래실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반

면에 일본과 한국은 서유럽에 비해 재정긴축 압력의 강도가 약했다는 점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경쟁력을 확보한 통신, 철강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 점진

적 방식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영국과 일본은 해당 시기에 더 이상의 민

영화가 진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민영화 범위와 거래실적 비교

Scope of Public Enterprise Sector

3.5

3.0

2.0
2.3

3.0

0.8

2.8

3.3

2.5

2.0 2.0

2.8

0.8

2.5

Germany Ireland Japan Korea Netherland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1998

2003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ermany Netherlands Ireland UK

 

출처: http://www.privatizationbarometer.net.

결국 선진각국은 오일쇼크로 촉발된 1970년대 경제위기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개입비중과 역할강도를 축소하기 위한 개혁에 주력해 왔다. 특히 국가별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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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가 지난 20년간 이룩한 

성과는 인상적이다.

둘째, 기업식 정부를 표방하는 신공공관리의 세계화 추세에 힘입어 비교대상 7

개 국가들은 행정서비스의 대응성 제고에 주력하였다. 먼저 단절없는 행정의 구

현과 직결된 전자정부의 수준을 인구 천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를 활용해 비교한 

결과 미국, 한국, 네덜란드가 50명 이상으로 상위 그룹을 일본, 영국, 독일 40명대 

초반으로 중간 그룹을 아일랜드가 28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UN의 ‘세

계 전자정부 준비도 보고서(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에 따르면 

미국, 영국, 한국 등이 상위그룹을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이 중간그룹을, 아일랜

드가 하위그룹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7)  

<그림 4> 인구 천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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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CAD, Handbook of Statistics On-Line.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창업 등 기업활동 관

련 규제강도를 비교한 결과 영국, 미국,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독일, 한국 순으

로 행정절차가 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규제개혁에 

대한 각국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외자유치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외견상 단시일내에 과감

7) 참고로 2005년 전자정부 지수와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0.9062로 1위, 영국이 0.8777로 

4위, 한국이 0.8727로 5위, 독일이 0.8050로 11위, 네덜란드가 0.8021로 12위, 일본이 0.7801로 14
위를 차지하였다(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한국전산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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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개혁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반 국민이나 기

업들의 기대수준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 국가별 생산시장 규제와 기업활동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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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국의 부패수준과 직결된 투명한 정부의 달성여부는 가장 핵심적 결정

요인인 정부개입강도를 비롯해 정보공개제도, 공직윤리의식 등과 같은 각종 투명

성 확보장치들의 제도화 수준과 직결된 문제이다. 먼저 양적인 측면의 대표 지표

인 투명성 지수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제도의 제도화에 주력해 온 선진각

국의 경우 국가별로 큰 편차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다만 미세한 정도의 차이이기

는 하지만 네덜란드, 영국, 독일, 미국, 아일랜드, 일본이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반

면에 한국은 선진국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국가별 투명성 지수 비교

0.0

2.0

4.0

6.0

8.0

10.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Netherlands United Kingdom Ireland Germany

USA Japan Korea

2005년

8.6

8.6

7.4

8.2

7.6

7.3

5.0

0.0 2.0 4.0 6.0 8.0 10.0

Netherlands

United Kingdom

Ireland

Germany

USA

Japan

Korea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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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가별 정부개입강도를 비교한 결과 경쟁국가와 발전국가의 속성이 

강한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이 상대적으로 정부개입이 약한 반면에 전통적으로 복

지국가에 친숙한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이 높은 수준의 정부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로 창업에 소요되는 일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절차가 간소한 반면에 일본이 가장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강도가 단순히 부패문제와의 친화력을 초

월해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공적 관심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

한다. 

<그림 7> 국가별 정부개입강도와 창업소요일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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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Bank, Key Development Data & Statistics

넷째, 분권화의 측면에서 선진각국은 1980년대 이래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던 복지재정을 축소하는 대신에 자율적 문제해결

을 위한 자치권을 확대시키는 조치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먼저 국가별 지방공무원 비중을 비교한 결과 연방제 전통이 강한 독

일과 미국이 매우 높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중간 수준, 협소한 국토와 오랜 식민통

치를 경험한 아일랜드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세분석 결과 수치상

으로 현저한 변화의 추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했던 네덜란드의 경우 신공공관리의 도입과 더불어 공기업이 대폭 증가

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가 다소 감소하는 현상도 목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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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가별 지방공무원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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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Public Management Service, 2001.

다음으로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총공공지출 대비 지방의 지출비중은 인력비중

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독일이 상위권,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일본, 한국이 유

사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계급제 전통하에서 공무원의 중앙집중이 

심한 아일랜드가 재정분권에서 양호한 결과를 산출한 것은 지방중심의 경제활성

화 전략의 추진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9> 지출과 수입 측면의 재정분권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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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Development Report 1999/2000.

  

다섯째, 참여의 측면에서 비교대상 7개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있

는 성과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업 GDP 대비 임금비율 비교에 

따르면 노사정 협약을 성공리에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성과가 인

상적이며, 독일과 미국이 중간 수준, 일본과 영국이 다소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한국은 선진국과 아직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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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민주주의 제도화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기술혁신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기업 GDP 대비 임금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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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ecd.org/eco/sources-and-methods

다음으로 국가별로 파업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앞서의 수치와 마찬가지로 네덜

란드와 아일랜드의 노사관계가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미국과 

독일도 최상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영국은 다소 불안했던 

노사관계가 21세기 들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우리

나라는 아직 불식되지 못하고 있는 강성노조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파업비율은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1> 국가별 파업일수와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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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개혁의 결과에 관한 국제비교

첫째, 선진각국은 1990년대를 전후한 행정개혁으로 인해 효율성 측면에서 주목

할 만한 결과를 다수 산출하였다. 먼저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민간부문의 자율성

을 통해 GDP의 증가세를 경험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별로 GDP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로 국가 간에 순위편차가 존재하였다. 최근 5개년도의 성장률을 평균

한 결과 아, 한, 미, 영, 일, 독, 네 등으로 순위가 결정되었다. 또한 최근년도인 2004

년의 경우 4%대의 고속성장세를 경험한 아일랜드와 한국 및 미국의 성과가 인상

적이다. 다음으로 영국과 일본이 3% 내외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독일은 1%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국가별로 환경여

건이나 경쟁여건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산출 지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발견

하기는 어려웠다. 일례로 후발성의 이점이 존재하는 아일랜드나 한국 및 디지털 

경제의 후광효과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성장일변도의 국가발전전략을 탈피한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성장률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 12> 국가별 GDP 성장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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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Economic Outlook 78 database.

다음으로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대표하는 국가별로 기업부가가치 증가율 수

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도별로 국가간에 순위편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

체로 아, 한, 일, 독, 영, 네, 미 등으로 순위가 결정되었다. 이점에서 기업부가가치 

증가율은 앞서 제시한 GDP 성장률과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미국이나 네덜란드 기업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발전단계에 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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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

제정책의 초점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대기업보다는 아일랜드와 같이 외자유치나 

혁신적 중소기업에 초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림 13> 국가별 기업부가가치 증가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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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Bank. Key Development Data & Statistics.

둘째, 정부의 활동성과 개선에 초점이 부여된 봉사 측면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정부효과성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도별로 국가 간에 다소간의 

순위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네, 영, 미, 아, 독, 일, 한 등으로 순위가 결정되었

다. 이점에서 정부효과성은 효율성을 반영하는 산출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영국에 비해 네덜란드의 정부효과성이 높게 나

타난 것은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2000년 이후 

한국의 실적개선 추세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14> 국가별 정부효과성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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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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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규제의 질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도별로 국가간에 다소간의 순위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네, 아, 영, 독, 미, 일, 한 등으로 순위가 결정되었다. 이

점에서 규제의 질 이라는 결과는 효율성을 반영하는 산출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

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에 비해 선도국가를 

자처해 온 영국과 미국의 수준의 떨어지는 것은 자본편향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국의 규제개선 추세가 최근들어 둔화되고 있다

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 국가별 규제의 질 수준 비교

0

20

40

60

80

100

120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GERMANY IRELAND JAPAN NETHERLANDS

UK USA KOREA

국가명
1996

년

1998

년

2000

년

2002

년

2004

년

GERMANY 94.5 90.8 90.4 92.9 88.7

IRELAND 96.1 97.8 97.3 93.9 96.1

JAPAN 82.3 69 81.8 78.1 83.7

NETHERLANDS 97.2 96.2 99.5 98.5 96.6

UK 97.8 98.4 96.8 98 94.1

USA 95.6 96.2 95.2 90.8 86.7

KOREA 78.5 58.2 69.5 75.5 71.9

출처: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4.

셋째, 투명성에 관한 결과는 부패통제와 법치주의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먼저 부패통제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도별로 국가간에 다소간의 순위편

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네, 영, 독, 미, 아, 일, 한 등으로 순위가 결정되었다. 이점

에서 부패통제라는 결과는 투명성을 반영하는 산출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

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한국의 부패통제 수준은 선진국 일반과 상당한 격

차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의 징후를 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반

부패 정책 전반을 시급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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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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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4.

다음으로 법치주의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도별로 국가 간에 다소간의 순위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네, 영, 독, 아, 미, 일, 한 등으로 순위가 결정되었다. 이

점에서 법치주의라는 결과는 투명성을 반영하는 산출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한국의 수준이 선진국의 보편적 수준과 상당한 

격차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7> 국가별 법치주의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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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4.

넷째, 분권에 관한 결과는 언론자유와 책임성 및 정치적 안정성 수준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자유와 책임성 수준은 연도별로 국가 간에 다소간의 순

위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네, 독, 영, 아, 미, 일, 한 등으로 순위가 결정되었다. 

이점에서 언론자유와 책임성이라는 결과는 투명성을 반영하는 산출 지표들과 밀

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한일과 여타 국가들 간에 다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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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8> 국가별 언론자유와 책임성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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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4.

다음으로 정치적 안정성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도별로 국가 간에 다소간의 

순위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아, 네, 일, 독, 영, 미, 한 등으로 순위가 결정되었

다. 이점에서 정치적 안정이라는 결과는 참여를 반영하는 산출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추세치를 종합할 때 한국의 순위가 마지

막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연도의 경우 미국을 앞설 정도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

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9> 국가별 정치적 안정성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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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4.

다섯째, 참여를 반영하는 결과는 인간개발지수와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먼저 인간개발지수(HDI)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교대상 선진 6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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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순위와 평균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대응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최근년도의 순위는 아, 미, 일, 네, 영, 독, 한 등으로 조사되었다. 인간개발지수는 

향후 국가 간의 경쟁우위를 좌우하게 될 지식기반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

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점에서 아직 한국의 HDI 수준이 선

진국 일반과는 다소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0> 국가별 인간개발지수(HDI)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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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Ireland 0.811 0.826 0.845 0.870 0.894 0.929 0.946

USA 0.867 0.887 0.901 0.916 0.929 0.938 0.944

Japan 0.857 0.882 0.895 0.911 0.925 0.936 0.943

Netherlands 0.867 0.879 0.893 0.908 0.928 0.939 0.943

UK 0.845 0.854 0.863 0.883 0.921 0.948 0.939

Germany 0.861 0.869 0.888 0.913 0.927 0.930

Korea 0.707 0.741 0.780 0.818 0.855 0.884 0.901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다음으로 지니계수(GINI)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교대상국가 7개국의 순위

는 일, 독, 네, 한, 아, 영, 미 등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지니계수의 순위가 

높다는 것은 상하위 계층 간에 소득이나 소득이나 소비의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

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시장경쟁을 중시하는 미국과 영국 및 아

일랜드의 소득격차가 심감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은 1998년 

현재 여타 국가들에 비해 계층 간의 격차가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사회

전반의 양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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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별 지니계수(GINI index) 비교

HDI

순위
국가명 조사연도

소득과 소비의 비중 불평등도 측정

하위

10%

하위

20%

상위

20%

상위

10%

상위 10%대비

하위 10% 비율

상위 20%대비

하위 20% 비율

지니

계수

8 아일랜드 1996 2.8 7.1 43.3 27.6 9.7 6.1 35.9

10 미국 2000 1.9 5.4 45.8 29.9 15.9 8.4 40.8

11 일본 1993 4.8 10.6 35.7 21.7 4.5 3.4 24.9

12 네덜란드 1999 2.5 7.6 38.7 22.9 9.2 5.1 30.9

15 영국 1999 2.1 6.1 44.0 28.5 13.8 7.2 36.0

20 독일 2000 3.2 8.5 36.9 22.1 6.9 4.3 28.3

28 한국 1998 2.9 7.9 37.5 22.5 7.8 4.7 31.6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Ⅳ. 국가군별 비교분석 결과의 종합 및 교훈

1. 국가군별 비교분석 결과의 종합

앞서 제시된 선진국 정부혁신의 성과비교는 산출과 결과별로 각기 대표성이 높

은 10개의 양적 지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종합 비교를 

위해 서열척도와 등간척도를 절충하는 방식, 즉 앞서 제시된 각 지표별 순위비교 

그래프 선상의 순위와 집적된 그래프 군집간의 차이격차를 고려해 비교대상 7개

국의 각 지표별 점수를 상(3점), 중(2점), 하(1점) 등으로 부여하였다. 물론 상, 중, 하 

등급에 점수를 부여하는 종합비교는 본 연구가 가중치의 적용을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리격차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참고자료 이상의 의

미를 지니기는 어렵다.

먼저 산출의 측면에서 비교대상 7개국의 순위우위를 종합한 결과 네덜란드 26

점, 미국과 독일 24점, 영국 22점, 아일랜드 21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유럽 5

개국은 대체로 비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19점의 한국과 17점의 일본은 

서유럽 국가들과 다소간의 격차가 나타났다. 하지만 3대 국가군 간에 뚜렷한 성과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행정개혁의 목표별로 산출 순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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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신공공관리를 선도한 영국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

한 한국과 네덜란드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봉사의 측면에서 전자정부와 

규제개혁에 주력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가 부각되었다. 셋째, 투명의 측

면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들이 양호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넷

째, 분권의 측면에서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성과가 높게 나타

났다. 다섯째, 참여의 측면에서 서유럽 강소국 대표하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성과가 인상적이다.    

<표 4> 선진국 행정개혁의 산출 비교

국가군

지표

경쟁국가 개입국가 절충국가
한국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효
율

- 총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 상 중 중 중 상 중 상

- 민영화 범위와 거레실적 상 하 중 상 하 상 중

봉
사

- 인구 천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중 상 중 중 하 상 상

- 생산시장규제와 기업활동장벽 상 상 중 중 상 중 하

투
명

- 투명성 지수 상 중 중 상 중 상 하

- 정부개입강도와 창업소요일수 중 상 하 중 중 중 중

분
권

- 중앙-지방 공무원 비중 하 상 하 상 하 중 중

- 지출과 수입 측면의 재정분권비율 중 상 중 상 중 중 중

참
여

- 기업GDP 대비 임금비율 하 중 하 중 상 상 하

- 파업일수와 비율 중 중 중 중 상 상 하

다음으로 결과 측면에서 비교대상 7개국의 순위우위를 종합한 결과 네덜란드

와 아일랜드 25점, 영국과 독일 23점, 미국과 일본 20점, 한국 15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유럽 강소국의 성과가 인상적이다. 그리고 행정개혁의 결과는 국가 전

반의 제도화 수준과 높은 수준의 친화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선진국의 

주류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행정개혁의 목표별로 결과 순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의 측

면에서 1990년대 후반기에 따라잡기 방식의 발전전략을 채택한 아일랜드와 한국

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봉사의 측면에서 관료제 행정의 기풍이 상대적으

로 강한 한국과 일본 및 독일의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셋째, 투명의 측면에서 

독일과 영국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들이 양호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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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넷째, 분권의 측면에서 네덜란드를 비롯해 선진국 대부분이 양호하지만 

한국의 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참여의 측면에서 안정적 노사관

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 및 네덜란드의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선진국 행정개혁의 결과 비교

국가군

지표

경쟁국가 개입국가 절충국가
한국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효
율

- GDP 증가율 중 중 중 하 상 하 상

- 기업부가가치 증가율 중 하 중 중 상 하 상

봉
사

- 정부효과성 상 상 하 중 중 상 하

- 규제의 질 중 중 하 중 상 상 하

투
명

- 부패통제 상 중 중 상 중 상 하

- 법치주의 상 상 상 상 상 상 하

분
권

- 언론자유와 책임성 중 중 하 상 중 상 하

- 정치적 안정성 중 하 중 중 상 상 하

참
여

- 인간개발지수 상 상 상 중 상 상 하

- 지니계수 하 하 상 상 하 중 중

한편 행정개혁의 성과를 대표하는 양대 축인 산출과 결과 간의 부합도를 검토

한 결과 국가별 점수격차는 네덜란드와 독일 및 영국이 1점, 일본 3점, 미국과 아

일랜드 및 한국이 4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에서 산출과 

결과 간의 상대적 격차가 부각된 이유는 1990년대 말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재창

조 노력이 인상적인 성과를 산출하였음에 반하여 2000년대 이후 디지털 경제효과

가 약화되고 9.11테러로 인해 사회불안정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일랜드

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행정개혁 노력은 미진하였던 반면에 

1990년대 말을 전후해 이룩한 급속한 경제사회발전의 성과가 양호한 결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편차는 가시적인 행정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

진국에 비해 사회 전반의 제도화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속성이 강한 

결과 향상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산출과 성과 간의 내적 일관성을 가정한 상태에서 종합순위를 추계한 

결과 네덜란드 51점, 독일 47점, 아일랜드 46점, 영국 45점, 미국 44점, 일본, 37점, 

한국 34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성에 초점을 부여해 온 기존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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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들과 차별화된 분석결과이다. 특히 신공공관리의 측면에서 그동안 행정개

혁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던 네덜란드와 독일이 이룩한 우수한 성과는 행

정개혁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와 관련하여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Peters & 

Savoie, 1994). 나아가 가시적인 행정개혁의 투입강도(정책수단 활용의 범위와 깊

이)와 실질적인 행정개혁의 성과차이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약하다는 본 

연구의 가정과도 부응하는 분석결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일례로 주요 선진국의 행정개혁 노력과 정부지출 추이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Pollitt & Bouckaert(2004)에 따르면 가장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도 양자 간의 상호관련성을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상

대적으로 급진적 방식으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추진한 영연방 국가와 북유

럽 국가 중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정부지출의 절대적 절감효과가 미약한데 반하여 

합의국가의 대명사인 네덜란드의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절감내역은 물론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에도 유의

할 것을 강조하였다. 

<표 6> 주요 선진국 정부지출의 변화(%, 명목GDP)

국가
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율

1985 1990 2000

호주 36.5 34.8 32.2

벨기에 - 53.3 46.8

캐나다 46.0 46.7 41.9

핀란드 43.8 45.4 43.7

프랑스 52.2 49.8 47.5

독일 47.0 45.1 44.5

이탈리아 - 53.1 44.1

네덜란드 57.1 54.1 41.7

뉴질랜드 - 57.5 36.4

스웨덴 63.3 59.1 52.2

영국 44.0 39.9 37.7

미국 32.9 32.8 32.7

출처: OECD; Pollitt & Bouckaert(2004) 재인용.



60 정부학연구 제13권 제3호(2007)

2. 선진국 행정개혁의 성과비교가 주는 교훈

국내외적으로 선진각국의 행정개혁 성과를 산출과 결과로 구분하여 입체적으

로 접근한 논문이나 저서들은 제한적이다. 또한 비교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국가 간의 비교우위를 검토한 논문이나 보고서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주

요 국가의 싱크탱크나 전문기관들이 다양한 통계수치와 전문가적 식견을 토대로 

비교대상국가의 행정개혁 성과를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OECD, 

2004; Pallot, 1999; Goodsel, 1993)).

행정개혁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노정한 근본적인 한계로는 우선 

개혁목표의 협소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Bowornwathana(1997)에 따르면 영미식 

신공공관리는 세계화와 신축조직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반면에 책임성과 공정성

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의 비전과 신축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외견

상 그럴듯하고 혁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책임성과 공정성을 무시하는 것은 정

부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이다.

또한 최근 심화된 세계화 추세하에서 국제기구나 언론의 관련 논의는 대체로 

효율지상주의 관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

는 IMD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행정개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설정한 국가경쟁력 개념은 정부를 비교분석의 핵

심 주체로 상정하기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수적 조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IMD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지수 산정방식은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객관적인 경성자료(hard data)보다는 주관적인 만족도 조사결과, 즉 연성자

료(soft data)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비교자료로서 제한적이다. 물론 이

러한 비교방법은 정부 정책이나 개혁성과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유용한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8)

8)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세계 경쟁력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5월 전 세계 61개 국가 및 권역의 경쟁력을 평가, 발표하고 있다. IMD는 세계경쟁력을 ‘기
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

하고, 경쟁력 분야를 크게 경제운영 성과, 정부행정 효율, 기업경영 효율, 발전인프라 등 4가지

로 구분하고 있다(최영출, 20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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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가 2005년에 발표한 본 연구의 비교대상 7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미국 1

위(100점), 아일랜드 12위(77.8점), 네덜란드 13위(77.4점), 일본 21위(68.7점), 영국 22

위(68.5점), 독일 23위(67.8점), 한국 29위(64.2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

된 본 연구의 순위점수와는 비교적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IMD, 2005; 국무조정

실․산업연구원. 2005). 이러한 차이는 압도적 점수차로 1위를 차지한 미국의 사례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본편향적이고 경쟁지향적인 IMD의 지수산정방식에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블레어가 주도한 제3의 길 노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효율에 초점을 부여

해 온 신공공관리는 최근 참여를 중시하는 거버넌스 논의가 확산되면서 그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Driver & Martell, 1998; 남궁근 외, 2006). 이

는 다시말해 행정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효율과 참여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Fukuyama(2004)의 최근 저서가 시사하듯이 네오콘으로 통

칭되는 보수 계열의 학자들이 정부의 양적 축소보다는 질적 강화를 중시하는 방

향으로 국가론적 접근의 부활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행정개혁 논의의 지평 확

대와 직결된 문제이다(양재진, 2005).9) 

이는 다시말해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결합하는 방

식으로 행정개혁 논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작은 정부(큰 

정부)란 GDP 대비 공공부문의 지출비중 축소(확대)를 요체로 한다. 이때 공공부

문의 지출비중은 예산은 물론 정부의 기능과 공무원 수가 결합된 의미이다. 일례

로 큰 정부인 선진국과 작은 정부인 후진국 등으로 구분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형평과 효율 간의 적정화(Rightsizing)라는 관점에서 공공부문 비중은 너무 커도 문

제고 작아도 문제라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약한 정부(강한 정부)란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에 대한 정부의 자율성 

약화(강화)를 의미한다. 이때 국가자율성의 강도 차이는 자본이나 노동의 이해관

9) 행정개혁 패러다임의 변화는 관련 논의의 주제와 빈도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세계화

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네오베버리안 국가론을 토대로 일본이나 독

일의 경쟁력에 주목하던 학술논문들이 많았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신공공관리의 확산

과 더불어 행정개혁 논의는 영미국가의 관리개혁 사례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거버넌스 개념이 중시되면서 국가와 시장 간의 조화로운 타협을 구현한 네덜란

드와 아일랜드의 성공원인에 주목하는 저술들이 증가하고 있다(Visser & Hemerijck, 1997; 
Yamamura & Streec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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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부터 정부의 선택이 얼마나 독립적인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유

럽의 신막시안 정치경제학자들이 주도한 국가자율성 개념은 국가강도의 역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설명력의 한계로 인해 미국의 신베버리안 국가론자들이 창안

한 국가능력, 즉 정부의 국정관리역량을 의미하는 개념에 자리를 양보하였다. 일

례로 전형적으로 약한 국가인 미국이 수립된 정책에 대한 실행이나 법률 집행의 

강제성(enforcement) 측면에서 매우 강한 정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

하기 어렵다(Fukuyama, 2004; 문명재 주기완, 2006).

나아가 행정개혁의 산출과 결과 간에 존재하는 친화력은 그 일반화가 수반하는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현실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례로 최근 유럽연합이 민간기업의 고객만족도조사를 벤치마킹해 개발한 

CAF(Common Assessment Framework)나 BSC(Blanced Score Card)의 폭넓은 활용사

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공부문의 특성에 부응하는 성과관리체계의 고도화는 

행정개혁의 결과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는 주요 계기가 될 것이다(OECD, 2002). 

또한 주민만족도조사와 BSC는 단순히 효율성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 행정과정 전

반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NPR은 효율성은 물론 민주성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정개선의 중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등 다

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10)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혁에 적

대적인 행정문화가 존재할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일례로 행정

국가의 기풍이 강한 독일과 일본의 공무원들은 신공공관리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개혁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반발기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개

혁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개혁전략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참여를 배

제한 상태에서 행정개혁의 지속적인 효과를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10) NPR는 과정개선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NPR의 권고가 90% 이상 수행되고 있는가?, 소속 기

관과의 성과계약을 수행하고 있는가?, 고객서비스 기준을 공표하였는가?, 비용절감을 위한 

간소화를 추진하였는가?, 노동조합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레드테이프를 철

폐하고 있는가?, 구매행정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혁신을 위한 제안제도

와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는가?, 전기세, 사무용품 등과 같은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있는가?, 정
부간 관계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였는가?” 등에 주목하였다(Pollitt & Bouckaer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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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개혁이 정치인들이 관료들을 통제하기 위

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과정에서 개혁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점도 고려되어야 한

다.

일례로 일본과 한국 지방공무원들의 정부혁신 인지도를 비교분석한 소순창 홍

진이(2004)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 비해 보다 적극적

으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성과급, 민

간위탁 등 핵심적인 혁신수단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행정개혁의 결과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과 달리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대체로 과감한 행정개혁에 긍

정적인 편이다. 특히 시장친화적인 행정개혁을 통해 정부의 간섭과 세금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도로 성장지향적인 미국과 마찬

가지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한 네덜란드의 국민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행정개혁의 성과 제고는 대외적 평판도 제고는 물론 대내적 만족도와 

직결된 문제이다.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조직내외의 확신이 강화될수록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몰입이 증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유연성과 학습을 중시하는 지식행정을 강화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전략기획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신공공관리의 초기 단계에서 중시되었던 구조편향성은 과정이나 행태

개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Pierre, 2006; 김판석, 1994). 복

지국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미국은 물론 영국도 블레어 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과정이나 행태 중심의 점진적 혁신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점은 우리나

라의 역대 정부가 정부부처개편으로 대표되는 구조개혁에 치중한 사실과 관련하

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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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진국 행정개혁의 성과를 국가(군)별로 비교한다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물론 제한된 지면과 시간하에

서 의도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논리상의 비약과 방법론적 한계를 노정하였

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분석틀을 구성하는 지표간의 상호관련성과 상중하로 

단순화시킨 상대평가방법 및 가중치를 배제한 점수합계방식 등에 대한 논란의 소

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선진국 행정개혁을 소개한 국내외 논문이나 저서들이 효율만능주의 사

고, 개혁수단에 초점을 부여하는 투입지향적 분석틀, 국가(군)의 제도적 특성을 간

과한 무리한 일반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빈약 등과 같은 한계를 노정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시도는 나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특히 활용가능한 

경성자료들을 토대로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진국 행정개혁에 대한 시

야를 확대한 일은 후속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집중적 비교대상인 선진 6개국은 각기 상이한 역사제도적 기반

하에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행정개혁을 경험한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관점에 따라

서는 상이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군별로 보다 

많은 비교대상 국가를 포함시킬 경우 앞서 지적한 일반화의 오류를 통제하기 용

이할 것이다.

나아가 선진국 행정개혁에 대한 벤치마킹은 분야별로 특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공한 행정개혁을 초월해 실패한 행정개혁으

로부터의 얻는 교훈도 중요하다. 또한 고도로 논쟁적인 행정개혁의 성격상 그 결

과에 대한 왜곡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때로는 

매우 성공적인 개혁성과조차도 왜곡되어 전달되거나 잘 알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행정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으로 인한 것이거나, 이익집단이나 언론 

등의 의도적인 전략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OECD, 2002).

결국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행정개혁 성과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의 행정개혁에 유용한 교훈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상

이한 역사제도적 특성을 전제하는 외국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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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주도자들은 본 연구의 비교분석이 주는 다음과 같은 교훈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첫째, 행정개혁에 내재된 효율지상주의 사고를 극복하여야 한다. 효율성에 초

점을 부여해 온 일부 기관들의 비교결과에 연연하는 대응방식으로는 단기적 산출

은 물론 중장기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정개혁은 네덜란

드, 독일, 아일랜드의 주체적인 개혁성과가 시사하듯이 영미권에 편향된 벤치마

킹을 초월해 행정개혁의 토착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국가적 차원에서 행정개혁의 성과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고도의 정

치성을 지니는 행정개혁의 성격상 정권의 홍보논리를 완전히 탈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슈레더에서 메르겔로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주관하는 행정

현대화 추진체계와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독일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정권마다 바뀌는 특별위원회 방식의 행정개혁 추진체계를 탈

피해 행정개혁의 안정적인 제도화를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산출

과 결과 간의 부합도와 양자간의 상승효과를 제고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다. 

셋째, 행정개혁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각광

받고 있는 새로운 기법들을 잘 혼합하여 최적의 추진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

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한 국가의 공공부문을 초월해 민간부문으로까지 벤

치마킹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 대 국가 방식의 2차적 벤치마킹에 집

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특성요인에 기인하는 실패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리엔지니어링, BSC, TQM, 전략기획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혁신기법을 벤

치마킹함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성공적 이식가능성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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